
- 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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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

 

노조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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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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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

 

성명]

 

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

 

노조할 

 

권리를 

 

보장하라.

 

노동기본권은 

 

모든 

 

국민에게 

 

보장된 

 

인간으로서의 

 

존엄과 

 

가치 

 

및 

 

행복추구권을 

 

구

 

현하기 

 

위하여 

 

헌법에서 

 

보장한 

 

노동자의 

 

기본적 

 

권리이다. 

 

공무원은 

 

국민의 

 

일원

 

이자 

 

노동자이기에 

 

헌법상 

 

노동기본권을 

 

향유할 

 

수 

 

있어야 

 

한다. 

2002

 

년 

 

설립된 

 

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

 

공무원들이 

 

민주적으로 

 

조직‧

 

결성한 

 

단결체로

 

서 

 

노동조합으로서의 

 

자주성‧

 

목적성‧

 

단체성을 

 

보유한 

 

실질적인 

 

노동조합임을 

 

부인할 

 

수 

 

없다.

 

그럼에도 

 

고용노동부는 

 

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

 

대하여 

 

해직자가 

 

가입되어 

 

있다는 

 

이

 

유로 “

 

노동조합”

 

이 

 

아니라면서 

 

수차례 

 

설립신고서를 

 

반려하였다. 

 

설립 

 

신고증 

 

교부 

 

권한을 

 

사실상 

 

노동조합에 

 

대한 

 

허가제로 

 

운용하고 

 

있으며 

 

노동조합의 

 

실질적 

 

요건

 

에 

 

해당하는지 

 

여부를 

 

자의적으로 

 

판단하고 

 

있다. 

 

공무원인 

 

노동자는 

 

노동조합 

 

선

 

택의 

 

자유가 

 

없고 

 

자신이 

 

선택한 

 

노동조합의 

 

조합원으로서 

 

노동권 

 

향유와 

 

행사를 

 

위해서는 

 

사전에 

 

고용노동부의 

 

심사를 

 

받아야하는 

 

것이다. 

 

 

특히 

 

공무원 

 

노동조합에 

 

대하여 

 

사용자 

 

지위에 

 

있는 

 

국가기관이 

 

전국공무원노동조

 

합에 

 

대하여 “

 

노동조합이 

 

아니다”

 

라고 

 

판단하는 

 

것은 

 

노동권의 

 

전제가 

 

되는 

 

노사 

 

대등 

 

원칙에 

 

반하고 

 

단결의 

 

자유를 

 

침해하는 

 

것이다. 

 

고용노동부의 

 

설립신고 

 

반려 

 

조치로 14

 

만 

 

공무원들이 

 

헌법상 

 

노동권을 

 

행사하지 

 

못하고 

 

있다. 

 

사용자인 

 

국가가 

 

자신이 

 

상대할 

 

노동조합을 

 

선별하고 

 

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

 

대하여는 

 

협상 

 

창구에도 

 

들어서지 

 

못하게 

 

막고 

 

있는 

 

형국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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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기본권 

 

보장 

 

없는 

 

적폐청산이란 

 

있을 

 

수 

 

없다. ILO 

 

핵심 

 

협약 

 

비준 

 

이전에 

 

설

 

립신고 

 

제도를 

 

노동권 

 

보장 

 

취지에 

 

부합하도록 

 

해석하고 

 

적용하여야 

 

마땅하다. 

 

조속히 

 

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

 

대하여 

 

설립신고증을 

 

교부하고 

 

법적 

 

지위를 

 

인정할 

 

것을 

 

촉구한다.

2017

 

년 8

 

월 18

 

일

 

민주사회를 

 

위한 

 

변호사모임 

 

노동위원회

 

위원장 

 

김 

 

진


